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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피고인 김남우 |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사건 내란중요임무종사·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 2026고합575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1. 김남우 개인의 혐의 범위

2026년 8월 공개보도에 따르면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국정원 간부들과 함께 기소됐

으며, 합참의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1] 황원진

에게 제기된 별도의 수사대상 선정 지시나 다른 간부의 행동을 김남우에게 자동으로 귀속시켜서는 안 됩니

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2026년 10월 30일로 예고됐으나, 이 문서에서는 그 기일의 실제 진행 결과를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8]

2. 합참 요청과 인력 선발 지시의 성격

판단의 출발점은 합참 측 요청의 정확한 문구와 전달 시각, 요청받은 인원의 업무 내용입니다. 인력 선발이

법률상 허용되는 상황실 지원을 위한 통상적 행정행위였는지, 위법한 계엄 집행이나 수사 조치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였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최초 요청을 승인했는지, 김남우가 명단을 직접 결정했는지,

하급자에게 어떤 기준을 지시했는지, 실제 결재문서가 있었는지 원본을 대조해 주십시오. 특검이 제기한 혐

의를 사실인정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1]

3. 선발·통보·파견·현장업무의 네 단계

인원 선발 지시, 대상자 명단 확정, 실제 파견 통보, 현장 임무 수행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명단이 작성됐

다고 해서 모두 파견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파견이 없었다고 해서 준비행위의 법적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원 명단과 업무분장, 전달 경로, 출입 기록, 파견 여부를 각각 확인하면 김남우의 권한 행

사와 다른 기관의 후속 조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선발 대상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피고인이 인식했는지도

독립된 판단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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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정보원법의 시행 시점과 직권남용

판단에는 2024년 12월에 시행되던 국가정보원법의 직무·권한 조항과 벌칙 조항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3][9] 대법원 2020도12583 판결은 직권의 남용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에 관한

법적 기준을 검토할 때 참고하되, 해당 사건에서 일부 파기환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4]

인력 선발이 직무상 권한에 포함됐는지라는 질문과, 그 권한을 위법한 목적으로 행사해 특정인에게 의무 없

는 일을 시켰는지라는 질문은 서로 다릅니다.

5. 내란 관련 인식·행위의 독립 심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여부는 형법 제87조·제91조의 목적과 폭동, 중요임무 수행에 관한 요건을 따로 검토해

야 합니다.[5][6] 김남우에게 전달된 정보와 그 시점, 인력 선발·파견 과정의 독자적 재량, 실제 후속조치가

핵심입니다.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가 내란 가담을 자동으로 증명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

된다면 증명된 지시 범위·실행 효과·철회 여부를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정으로 반영해 주십시오.[7]

6. 결어

어느 누구도 직책만으로 유죄가 되거나 일반적인 행정업무라는 명칭만으로 면책돼서는 안 됩니다. 김남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지시와 후속 실행을 원문 자료로 특정하고, 법정에서 증명된 범위에서만 책임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개자료에 없는 반성이나 개인적 선행을 임의로 적어 선처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탄원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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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본문에 인용한 공개자료

[1] 연합뉴스 2026.8.19. 국정원 4명 기소 및 개인별 혐의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 직권남용 금지

[3] 국가정보원법 제22조: 벌칙

[4] 대법원 2021.3.11. 2020도12583 주요 판결

[5] 형법 제87조: 내란

[6]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7]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8] 연합뉴스, 2026.10.25. 국정원 지휘부 10.30. 공판준비기일 예정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보원법 2024.1.1 시행본 (사건 당시 역사 법령)

2. 사건기록과 직접 대조할 항목

• 합참의 최초 요청 및 인력 선발 결재문서

• 파견명단·파견통보·실제 현장 임무 구분

• 관련 직원에게 요구된 실제 행위의 내용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9168500004
https://www.law.go.kr/법령/국가정보원법/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정보원법/제22조
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7586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87조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91조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51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4053700004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No=17646&ancYd=20201215&ancYnChk=0&chrClsCd=010202&efGubun=Y&efYd=20240101&lsiSeq=224235&nwJoYnInfo=N

